
➊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중 89%가 워케이션, 한달살기, 세컨드홈, 복수거점 등 다지역 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

➋ �생애주기별 다지역 거주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용성이 상이

- �50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다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 및 의향, 정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높고, 다지역 거주가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

- �살아보기 체험은 전 세대가 선호하지만 차순위 선호는 상이함. 30대 이하 청년층은 워케이션, 

40대 이상은 복수 생활거점이 차순위 선호로 나타남

-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에 대해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 노년층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임시주거 제공,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와 

40대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인식

➌ �다지역 거주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해 일자리 확보와 원격근무 지원, 주거와 정주환경 개선, 

지역과의 관계 맺기 지원, 정책수요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필요

➊ �(기본방향) 생애주기·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한 유연한 다지역 거주 개념 적용, 세대별 인식· 

거주이동성·정책 수용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 체류에서 정주 및 이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정책 지원, 세대별 추진 전략의 다각화(다지역 거주의 목적별·단계별 접근)

➋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 및 정주 인프라 구축, 청년공동체 조성, 마음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손님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

➌ �(가족단위 육아세대) 가족·아동 맞춤형 체류정보 플랫폼 구축, 농어촌 유학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주거공간 마련과 주거비 지원 연장이 필요

➍ �(중장년층 및 은퇴 초기 노년층)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기 

체류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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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지역 거주의 개념과 생애주기별 거주이동성

다지역 거주의 개념과 유형

다지역 거주는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이며, 이는 전통적인 단일 정주형 거주 

방식과 달리 개인의 직장, 가족, 여가 활동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방식

•�본 연구에서는 복수주소제, 세컨드홈, 워케이션, 한달살기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

다지역 거주의 유형은 체험(방문)형, 체류형, 정주형 등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법적 

의무·권리를 또 다른 축으로 하여 다지역 거주 유형을 구분 

•�한달살기, 워케이션, 복수거점(세컨드홈)과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유형화하고, 복수거점의 경우 주민과 

비주민의 지위에 따라 유형화함

국내에서 다지역 거주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관심받고 있음 

•�현재 정부는 복수주소제(중장기전략위원회 2025),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관계부처 합동 2024)을 

추진 중

생애주기와 거주이동성의 관계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증가 등 근로방식의 다양화,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에 따른 거주 

스타일의 변화가 발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중 89%가 워케이션, 한달살기, 세컨드홈, 복수거점 등 

다지역 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82.9%가 다지역 거주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

생애주기에 따른 거주이동성의 제약이 존재하는데, 거주이동성의 제약이 줄어드는 시기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이거나 정년퇴직 후이며, 이 시기는 다지역 거주가 가능한 시기로 다지역 거주자 일부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후 정착 가능성 존재

•�취업, 결혼, 퇴직 등 다양한 생애주기의 변화기에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주경험을 할 수 있고 지역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음

•�생애주기별 다지역 거주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용성이 상이함. 살아보기 체험은 전 세대가 선호하지만 차순위 

선호는 상이함. 30대 이하 청년층은 워케이션, 40대 이상은 복수 생활거점이 차순위 선호로 나타남

그림 1   다지역 거주의 유형과 생애주기별 거주이동성

다지역 거주의 유형: 법적 의무·권리 vs 체류시간 생애주기별 거주이동성과 희망 다지역 거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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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지역 거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국외 정책 동향

일본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지역 거주를 정책적으로 지원

•�UIJ턴 청년·육아 세대의 2지역 거주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확보와 근로 방식, 커뮤니티와 

관련된 거주환경 정비를 제도적으로 지원

반면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세컨드홈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인프라 부담 증가, 주택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신규 세컨드홈 등록 및 건설을 제한  

•�(독일) 휴양지의 지역 인프라 이용을 근거로 부거주지세를 최초 도입한 이후 대도시, 대학도시로 확산. 세금 

부담으로 인해 등록 기피 현상 발생

•�(스위스) 지자체의 부거주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

•�(영국) 주택공급 부족과 빈집 방지를 위해 세컨드홈에 지방세 할증을 도입

그림 2   일본의 2지역 거주 정책과 영국의 세컨드홈 현황

자료: �(좌) 國土交通省 2024, 5; (우) English Housing Survey 2021~2022: second homes-fact sheet.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glish-

housing-survey-2021-to-2022-second-homes-fact-sheet/english-housing-survey-2021-to-2022-second-homes-fact-sheet (2025년 2월 19일 검색).

표 1   국가별 다지역 거주와 관련한 법·제도 특징 비교

국가 법적 근거 제도의 특징(쟁점)

일본
2지역 거주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2024년 개정)

•�다양하고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방 이주 및 정착 수요 점검
•�생활양식 변화와 원격근무 보급에 따른 2지역 거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원사업의 성격
•�UIJ턴 청년·육아 세대의 2지역 거주 수요에 대응해 주거, 일자리 및 근무 형태, 커뮤니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지원
•�2지역 거주의 법적 정의(특정 거주), 특정거주촉진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정비, 법인·위원회 제도화, 

플랫폼 설립 추진

독일
복수주소제

「연방주민등록법」

•�부거주지 주민등록 의무 제도와 부거주지 세금을 맞물려 시행
•�부거주지세 최초 도입은 휴양지의 지역 인프라 이용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대도시, 

대학도시로 확산
•�부거주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부거주지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스위스
복수주소제

「부거주지법」
•�관광지 별장(부거주지) 건설 과잉으로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상승, 주택난 심화, 인프라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거주지법」 도입
•�지자체 내 부거주지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은 부거주지의 신규 등록 및 건설 불가

영국
세컨드홈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 
2023」

•�최근 들어 주택공급 부족과 높은 빈집 비율 문제 등 세컨드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 추진. 2025년 4월 1일부터 세컨드홈에 지방세 할증 도입

•�1~5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경우 최대 100%, 5~10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경우 최대 200%, 
10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경우 최대 300% 할증됨

UIJ턴 청년·육아 세대의 지역거주 촉진 구상 영국 세컨드홈 입지: 남동부와 런던에 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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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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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J턴을 포함한 젊은이· 

육아 세대

A현

빈집을 개수한 체험 거주 시설
(빈집개보수 예산 연계)

코워킹 스페이스
(R6 예산으로 보조제도 창설)

교류시설
(지역교류의 촉진·정보발신)

지역거주 등 촉진협의회
(시정촌, 현, 지역 택지 건물업자, 

지역 주민, 지역 상공회, 농협 

등에서 계획을 협의)

※ �계획에 규정된 시설을 
개설하기 쉽게 하는 특례 조치

IC코워킹
공간 간 도로정비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광역연계사업))

제도

제도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거처

二地域居住の促進に向けた取組イメージ

空き家を改修したお試し居住施設※
（空き家改修予算と連携）

IC－コワーキング
スペース間の道路の整備

（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
（広域連携事業））

IC
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
（ R６予算で補助制度を創設）

A県

○二地域居住等促進協議会
（市町村、県、地元宅建業者、
地元住民、地元商工会、農協等で
計画を協議）

連携

他地域

UIJターンを含む若者・
子育て世代 ⇒各予算事業と連携

予算

特定居住促進計画に基づく
特定居住促進区域（市町村）

予算

予算

制度

制度

住まい

なりわい・働き方

総合支援

交流施設※
（地域交流の促進・情報発信）

※計画に位置付けられた施設を
開設しやすくする特例を措置

制度

コミュニティ

制度○二地域居住等支援法人
住まいの相談、仕事情報の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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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특정거주촉진계획에 따른 
특정거주촉진구역(시정촌)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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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동향

(다지역 거주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혹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여가, 교육·체험, 생산·일자리, 휴양·건강, 원격근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와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 기획재정부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25). 2025년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행정안전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과제로서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시

그림 3   고향올래 및 워케이션 사업 지정 현황(분포 지도)

자료: �(좌) 행정안전부 2023a, 3-4; 행정안전부 2024,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 문화체육관광부 2023, 4-6 및 각 지자체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 농림축산식품부 2025; 문화체육관광부 2023; 행정안전부 2023a; 행정안전부 2023b.

표 2   다지역 거주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관련 기관 사업·정책명 사업·정책내용 정책유형

관계부처
합동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컨드홈 세제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123대 국정과제 포함 제도개선

고향올래(GO鄕ALL來)
•�두 지역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총 5개 유형에 대해 공모하여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 조성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시범사업 •�체류형 지역관광 상품인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살아보기 사업
•�최소 1개월부터 최장 8개월까지 귀농·귀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지원사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설치,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연계.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한달살기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여행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체류비 지원
지원사업

고향올래 사업 지정 현황 워케이션 사업 지정 현황

2023년 (21곳)
2024년 (12곳)

부산 해운대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전북 김제

전남 신안

경북 포항

제주

충북 청주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충북 충주

경북 안동충남

강원 홍천

경남 의령

강원 인제

전북 진안
대구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구미

두 지역 살이

청년 복합공간 조성

로컬유학

워케이션

은퇴자 마을

자율과제

부산(2곳)

인천 중구 강원 양양(2곳)

충남 태안

충남 예산

강원 속초

강원 동해

강원 정선

경북 포항

경북 경주

전남 여수

경남 남해(3곳)

전북 군산

전북 부안

전남 곡성

전남 완도

2023년 (16곳)

2024년 기초(7곳)

부산(광역/기초)

울산(광역)

충남(광역)

전북(광역)

경북(광역)

강원(광역)

대구

충북 단양

충남 공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경북 울진

2024년 광역(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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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지역 거주에 대한 세대별 인식과 수용성 분석

다지역 거주 관련 소셜미디어 키워드 분석

(세대별·성별 관심) 20~30대 여성은 워케이션, 30대 여성은 워케이션과 한달살기, 40~50대 여성은 한달살기, 

30대 이상 남성은 농막에 관심이 높음

(키워드별 긍·부정 인식) 한달살기, 워케이션 등 체험형 키워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세컨드홈, 복수주소제 등 

정책형 키워드는 긍·부정 인식이 혼재

세대별 인식과 정책 수용성 분석: 설문조사

(다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 및 의향, 정책 활용 의향, 정책 효과 인식) 50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다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 및 의향, 정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높고, 다지역 거주가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

(희망 다지역 거주 형태) 살아보기 체험은 전 세대가 선호하나 차순위 선호는 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은 워케이션, 

40대 이상은 복수 생활거점이 차순위 선호로 나타남. 은퇴 후의 노년층은 이주·정주에 대한 선호가 3순위로 

나타남

(정부지원 선호도) 정부지원 다지역 거주 체험 시 청년층은 교통비·체류비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 중요도)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 노년층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임시주거 제공이 중요함.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와 40대의 

경우 원격근무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고, 50대 및 60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음

구분 여성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남성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20~30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30~50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그림 4   2024년 연령별 및 성별 다지역 거주 관련 주요 키워드 검색량

자료: �BLACKKIWI. https://blackkiwi.net/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화 (2025년 6월 2일 검색). 

 남성     여성워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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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지역 거주 관련 키워드별 긍·부정 비율

자료: �Sometrend.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데이터 기준. https://some.co.kr/ (2025년 6월 2일 검색).

긍정적 인식이 높은 키워드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지만 부정적 우려도 높은 키워드

한달살기 워케이션 세컨드홈 복수주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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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긍정
40.6%

긍정
35.1%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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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대별 다지역 거주 관심, 의향, 선호 형태, 정부정책 수용성 비교

문항

청년층

19~20대 30대

중장년층

40대 50대

노년층

60대 이상

다지역 거주  
관심(%)

87.0

81.0

74.6

3.61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4.27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4.23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4.22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4.30

원격근무 제도적 환경

4.05
원격근무 제도적 환경

4.0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4.15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4.02

교통비·체류비 지원

4.16
교통비·체류비 지원

4.08
교통비·체류비 지원

4.12
교통비·체류비 지원

4.16

교통비·체류비 지원

4.00

임시주거 제공

4.04
원격근무 지원

4.01
임시주거 제공

4.07

임시주거 제공

4.00

85.8

82.5

79.7

3.51

88.5

82.1

77.8

3.61

90.9

85.1

85.1

3.81

91.8

82.9

84.2

3.85

다지역 거주 
의향(%)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다지역 거주의 
지방활력증진 

효과 인식 
(5점 척도)

희망 다지역 
거주 형태(%)

정부지원 
선호도 

(1순위, 
20% 이상)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 
중요도 

(5점 척도, 
4점 이상)

71
58.1

33.9

71.2

45.9 43.8

67.1

32.9

52.9
65.4

22.4

50.2

 살아보기 체험     워케이션     복수 생활거점     이주/정주 준비

 체험 프로그램     교통비·체류비     임시주거

69.6
57.1

24.5

21.3
27.7 28.4

23.6
28.0 26.1

22.0

32.7

24.9 26.7

33.2

20.3

28.1

36.8

주: �본 조사는 2025년 9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만 19~6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곱근 비례(지역별 멱 배분,  

멱 수(α)=0.5) 후, 각 지역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음.



2026. 3. 23.  No. 105507

04. �다지역 거주 정책의 세대별 맞춤형 전략

정책 기본방향

생애주기·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한 유연한 다지역 거주 개념 적용 

세대별 인식·거주이동성·정책 수용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 

체류에서 정주 및 이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정책 지원 

세대별 추진 전략의 접근요소 다각화(다지역 거주의 목적별·단계별 접근)

다지역 거주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일자리 확보와 원격근무 지원) 일자리 매칭 및 창업지원을 통해 체험 후 정착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민간의 역량 활용

(주거와 정주환경 개선) 저렴하지 않은 ‘빈집’ 및 ‘노후주택’으로 인한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주거 

혼합 플랫폼 구축, 유휴건물 개보수를 통해 공유주택 제공, 민간서비스  활용(예, 일본의 정액제 주거서비스)

(지역과의 관계 맺기 지원)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일자리로 전환, 생활인구의 양적 증가보다는 관계 맺기의 질적 

수준 평가(재방문율, 정착률 등)

(정책 수요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체계 개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지방 거주에 대한 관심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예, 일본의 2지역 거주 관련 인식조사), 정부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단기성과 

평가구조를 탈피, 프로그램 운영조직에 대한 자율성 부여

표 3   다지역 거주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정책과제 대응방안 주관부처

일자리
확보와

원격근무
지원

•�일자리 매칭 및 창업 지원 지자체·민간협력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성화
- �관련 법안 도입

(예, 일본의 육아돌봄 휴직법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유연근무제·재택근무·단시간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을 기업이 마련하도록 의무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재택근무 권리 보장)

- �기업 차원의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도입을 장려
(예, 도쿄도 23구에서는 50% 이상의 기업이 원격근무 실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재택근무 도입 및 지방거점에서 일하는 ‘리모트형 직종’ 신설)

- �비수도권 인력 원격 채용 의무화 법안 도입(부산시 추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원격근무 인프라 조성
- �하드웨어와 더불어 원격근무 생산성 및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 �민간과 협력하여 저렴한 구독서비스 개발(일본 공유 오피스 구독서비스)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거와
정주환경

개선

•�양질의 주거선택지 제공
- �숙박·주거 혼합 플랫폼 구축
- �유휴건물 개보수를 통한 공유주택 제공
- �민간서비스 활용(예, 일본의 정액제 주거서비스)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체류비·교통비 지원
•�응급의료 상황 서비스 지원 →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응급상황 대처 정보 

제공)

지자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역과
관계 맺기 지원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일자리로 전환
•�생활인구의 양적 증가보다 관계 맺기의 질적 수준 평가(재방문율, 정착률 등)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정책 수요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체계 개선

•�생활양식 변화와 생애주기에 따른 지방 거주 수요 정기적 조사
•�정부지원 사업의 단기성과 평가구조 탈피
•�프로그램 운영조직에 대한 자율성 부여

행정안전부
(인구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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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 추진 전략

(청년층) 지역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경험과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 지역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및 홍보, 청년에게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 부여, 청년 일자리와 주민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청년과 지역민 간의 긍정적 관계 지원,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와 거주공간 확보 

(가족단위 육아세대) 한달살기 및 지역살이를 돕는 가족·아동 맞춤형 체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입지와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아동, 반려견의 응급상황에 조치 

가능한 의료시설 등), 양질의 주거 부족 문제 해결과 주거비 지원 연장

(중장년층 및 노년층) 청년 외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확장,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지역 

정착을 돕는 라이프스타일 전환 교육 제공, 전환기 휴식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체류 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을 장려하여 유휴기간 동안 지역사업자가 지역체류자를 위한 임시주거·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모델 도입,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표 4   생애주기별 다지역 거주 추진 전략

국가 법적 근거 제도의 특징(쟁점)

청년층

•�지역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계 맺기 지원
- �지역에 긍정적인 경험 제공 및 참가자 간 관계 맺기 지원
- �청년공동체 조성과 관계 형성, 공동체 규율 마련
- �‘마음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제천 덕산마을)

•�청년 일자리와 주민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청년과 지역민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와 거주공간 확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손님’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자리 잡도록 정책 설계
•�지역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다지역 거주 수요를 지역으로 유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고향올래)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가족단위 육아세대

•�가족단위 체류자를 위한 가족·아동 맞춤형 체류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한달살이)

•�농어촌 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주거 부족 문제 해결과 주거비 지원 연장

교육청, 행정안전부
(로컬 유학)

중장년층 및 노년층

•�중장년층과 은퇴 초기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중장년층 전환기 휴식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역 체류를 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을 장려하고, 이를 유휴기간 동안 지역사업자가 지역 체류자를 

위한 임시주거/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모델 도입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관계부처 합동

(세컨드홈 세제혜택)


